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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 

◆  주   제 :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과 소비자보호 방안

◆  일   시 : 2018년 6월 28일 오후 2시

◆  장   소 :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

◆  주   최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금융소비자네트워크

◆  후   원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18 소비자금융포럼

- 프 로 그 램 -

- 행 사 소 개 -

사  회 :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조윤미 운영위원장

패널 토론

좌장 -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토론 - 소비자시민모임 문미란 부회장

          보험연구원 변혜원 연구위원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금융혁신총괄팀 구본경 팀장

          법무법인 공존 이동형 변호사

시  간 행  사

13 : 30 ~ 14 : 00

14 : 00 ~ 14 : 10

등록

개회사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조영행 대표

14 : 10 ~ 14 : 40

축사

- 국회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

- 국회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

- 금융감독원 유광열 수석부원장

-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이성환 공동대표

14 : 40 ~ 16 : 00

주제발표

주제 1. 업권별 금융관행 실태 및 사례 발표1(보험)

            -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

주제 2. 업권별 금융관행 실태 및 사례 발표2(금융투자, 여신금융 등)

            - 한국소비자원 윤민섭 책임연구원

주제 3. 소비자보호관점에서 왜곡된 금융관행의 구조적 원인 및 시사점

            - 한국금융연구원 이규복 연구위원

주제 4. 금융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적, 법률적 과제와 방안

            -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안수현 교수

Coffee Break16 : 00 ~ 16 : 20

16 : 20 ~ 17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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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사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한국 및 미국 공인회계사

    -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TF 위원

    - 문재인 대선후보 경제산업 특보단장

    - 現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現 국회의원 연구단체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 공동대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주빌리은행 상임이사

    - 희망살림 상임이사

    - 에듀머니 대표이사

    - 現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 現 제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 現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 행정고시 29회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장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 現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이성환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공동대표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과대학 학장

    - 법제연구원 감사

    - 한국입법학회 회장

    - 現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 現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공동대표

    - 現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헌법개정추진위원장

    - 現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 참석자 프로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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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제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포럼 위원

    - 보험개발원 보험약관이해도 평가위원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 위원

    - 現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現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 現 금융소비자연맹 상임회장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 법학박사

    - 現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 現 한국상사판례학회 출판이사

    - 現 한국증권법학회 이사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현) 산은캐피탈) 영업1부 심사역보

    - Duke 경제학과 화폐금융론 강의

    - 現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위원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위원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 코스닥협회 법률자문위원

    - 現 금융위원회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심의회 위원

    - 現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위원회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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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론 >

[좌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 現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

    - 現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 現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소비자보호분과 위원

    - 現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문미란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 現 법무법인 남산 미국변호사

    - 現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방문연구원

    - 금융감독자문위원회 보험분과 자문위원

    - OECD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회(IPPC) 정부대표단

    - 現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구본경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금융혁신총괄팀장

    -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거시감독국, 보험감독국, 생명보험서비스국

    -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 검사6팀장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소비자보호실태평가팀장

    - 現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금융혁신총괄팀장

이동형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 서울지방법원 조정위원

    -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고문변호사

    - 現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법률구조변호사단 변호사

    - 現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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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회 >

조윤미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전) 소비자 TV부사장

    - (전)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 (전) C&I 소비자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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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회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박찬대입니다.

‘불합리한 금융관행과 소비자보호방안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

립니다.

 

 현대기술의 발전으로 금융환경과 소비자문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나타나는

소비자 문제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소비자 문제들도 미완의 과제들로 계속 남아있는 가운데

국내 금융환경은 지금까지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노력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

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마땅히 보호받아왔어야 할 소비자들의 권리가 금융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합리화되어지고 무뎌지게 대응했던 것은 아닌가 되돌아 보게 됩니다.

 금융정의를 바로 세워야만 튼튼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만큼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소비자 보호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성과 개선요구의 목소리가

현장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뜻 깊은 포럼을 개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

게 생각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방안 포럼의 개최를 통해 그 간의 불합리한 관행과 현황을 점검해보고 앞으

로의 방향과 역할을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통해 기관 중심

이 아닌 소비자들이 처해있는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비자의 권한이 늘어나고 위상을 높이고 현명한 소비자들이 많아질수록 기업이 긴장하게

되고 더 좋은 상품 제공을 통해 시장 또한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금융

소비자 보호환경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댈 기회가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28일

                                                                                                                국회의원 박찬대

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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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제윤경입니다.

 

 불합리한 금융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그리고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 취약계층의 생존권

과 소비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자리를 마련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소비자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언제나 애쓰고

계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금융소비자네트워크 담당자 분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침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에 따라 금융당국도 채무자 보호 및 금융사 부당 관행 제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잇달아 발표

하였습니다. 저 역시 부실채권을 소각하고 금융제도를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2년간 의

정활동을 이어온 결과, 300만명의 45조 부실채권이 소각되고 캠코 주도의 적극적 채무조정

및 전액감면이 실행되는 등 큰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가 처한 현실이 워낙에 취약했던 탓에 우리가 지금껏 걸어온 길보다 더

길고 긴 길이 남아있음을 느낍니다. 또 한편으로는, 변화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어 지금까지의

속도와는 견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도 생깁니다.

 아직 변화가 시작도 되지 않은 비상식적인 사각지대가 곳곳에 존재합니다. 어떤 종류의 채권

채무 관계이든 채무자와 채권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상식적인 금융환경이 자리 잡을 때

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2018 금융포럼을 준비하신 분들과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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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유광열입니다.

‘2018 소 비자금융포럼’의 개 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선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조영행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비자  금융포럼」을  통해

매년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비자보호를 위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면서

소비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포럼의 주제인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은

금융감독원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추진해 온 정책과제로,

오늘 각 분야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를 짚어보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해법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에 초대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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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개혁과 소비자보호 중요성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금융산업은

하나의 시대를 보내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중요한 전 환점’

에 놓여 있습니다.

핀테크로 대표되는 기술과 금융의 융합은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간편결제 등

새로운 금융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P2P대출, 크라우드펀딩과 같이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관심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앞으로의 몇 년이

한 단계 진전된 소비자보호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소비자 권익을 제고

하는 데에 조직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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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금감원의 금융관행 개혁 및 소비자보호 노력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현장점검반, T/F 등을 운영하며 금융일선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금융부문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는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과제들을 매년

선정하여「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개혁 과제들이 하나 둘 결실을 맺고 금융현장에

실천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휴면금융재산을 찾아주기 위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759만명의 국민에게 약 1조 6천억원의 소중한 금융재산

을 찾아드렸습니다.

다양하고 유용한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은 2016년 9월 시스템을 오픈한 이래 2년이 안되

는 기간 동안 540만명 이상이 방문하며 공신력 있는 금융정보

채널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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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노력이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했고,

‘금융회사의 건 전성 유 지’를 우 위에 둔 채 ,‘금융소비자 보호’

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금융관행 개혁

의 최종 수혜자인 소비자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때까지 금융회

사와 건전성 중심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금감원 3대 혁신 TF* 권고안과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개혁과제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융권역별로 남아있는 불합리하거나 금융회사 편의주의

*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굳건히 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으로 「3대 혁신TF」를 구성·운영('17.8~12월), 177개 세부 추진과제 마련

① 금융감독·검사제재 혁신 T/F(44개 세부과제)

②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65개 세부과제)

③ 인사?조직문화 혁신 T/F(68개 세부과제)

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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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영업관행을 시정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부당한 금리 산정으로 인해

소비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은행의 금리산출내역

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제2금융권의 무분별한 고금리대출

취급 관행 개선을 강도높게 추진하겠습니다.

동시에, 금융업권별로 추진 중인‘영업행위 윤리준칙’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의 피해 구제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를 일괄 구제하기 위한 피해구제

방안도 금년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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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고 있는‘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것이 관념적인 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구체적으로 금융환경이 나아졌다고 느끼는

의미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하고 꾸준한 인내가 요구되는 일이고, 단기간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가짐으로

흔들림 없이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전문가들께서도

금융감독원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탄없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나눠 주시는 고견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건설적인 

정책방향의 밑거름으로 소중히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맺음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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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공동대표 이성환 변호사입니다.

 먼저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과

소비자보호방안’이란 주제로 개최되는 2018 금융소비자금융포럼의 뜻깊은 모임의 자리에 참

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서도 자리에 참석하신 국회의원님들, 금융감독원 유광열 수석부원장님, 소비

자가 만드는 신문 조영행 대표님,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님,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

장님,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관계자 분들을 비롯한 주제발표와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10권대의 경제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 부분에는 매우 뒤쳐저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소비자권리나 보호 부문에 있어서도 국가 전체적으로는 상당

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금융부문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불만이 여전히 매우 높은 것이 현실

입니다.

 이런 현실의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금융산업 현장에서 선진화, 친

소비자화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관련 법률이

나 제도는 정부나 국회 그리고 학계의 노력으로 상대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는 편이나 금융산

업의 현장 즉 금융실무나 금융관행에 있어서는 오래된 구시대적 관행으로 말미암아 금융의 경

쟁력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측면이 강하게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과 소비자보호 방안’이란 주제로 여신금융, 금융투

자, 보험 등 각 금융업권별 금융관행의 실태 및 사례를 조사하고 소비자보호관점에서 왜곡된

금융관행의 구조적 원인을 찾아보고 잘못된 금융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적, 법률적 과제와 방

안은 모색하는 발표와 토론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은 매우 뜻깊다고 하겠습니다.

 30년 이상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현장에서 활동한 한 사람으로서 경험한 바

에 의하면 금융분야는 전문성과 그 인적 폐쇄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분야라는 것입니다. 전문

성과 인적 폐쇄성이 결합될 때 그 폐쇄된 집단의 부분적 특수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을 왜곡하고 사회 일반의 이익을 저해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보편적 현상입니다. 금

융분야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회발전과 경제발전 그리고 금융발전은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일반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금융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금융선진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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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쪼록 오늘의 발표와 토론의 자리가 금융이 더 이상 국가발전이나 소비자권익 보호에서

뒤처진 부문이 아닌 앞서가는 부문이 될 수 있도록 잘못된 관행을 진단하고 새로운 개선방안

을 모색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의견와 제안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번 모임을 후원하여 주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감사드리며, 오늘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과 소비자보호 방안’

포럼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28일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공동대표 이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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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금융소비자연맹 趙  連  行

Kicf21@gmail.com

불공정·불합리한 보험관행 30選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과 소비자보호 방안

순  서

Ⅰ. 들어가며

Ⅱ. 불공정·불합리한 보험관행 30選

Ⅲ.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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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Ⅰ. 들어가며

급속한 산업사회, 산업위주의 정책, 법, 제도

불공정, 불합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공고화

금융민원 중 62.5%가 보험민원

불공정, 불합리한 보험관행 현재까지 상존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급속히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정부는 산업위주의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금융산업 역시 산업우선 정책으로

대부분의 법과 제도는 산업위주, 공급자위주로 만들어졌다. 특히, 정부와 공급자의 유착으로 소비자권리는 2선 3선으로 물러나거나

생색내기에 불과했다. 그러한 결과로 공급자위주의 ‘불공정, 불합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60~70여 년간 공고해진 상태로 그대

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 들어와서 정부가‘금융소비자보호’를 외치고 있지만, 이‘기울어진 운동장’때문에 구호에 그치기 일쑤고, 기울어진 운동

장인 공급자위주의‘법과 제도’를 띁어 고치지 않고서는‘불공정, 불합리한 금융관행’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017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건수는 76,357건으로 보험민원이 4만7,723건으로 62.5%차지 (생보 23.7%, 1만 8,096건, 손보

38.8%,2만9,626건 )를 차지하고 있다. 보험은 어렵고 복잡하다고 하지만 그만큼 불공정, 불합리한 관행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보험의 라이프사이클 단계를 보험가입 시 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해약하게 되는 보험계약의 라이프사이클을 청약(Subscription),

유지(Maintenance), 수령(Receive)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에게 각 단계별(SMR)로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보험관행

실태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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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불공정·불합리한 보험관행 30選

<출처;금융감독원자료>

[2017년 금융민원건수 현황] [2017년 금융민원점유율 현황]

은행

비은행

보험

금투
3,147

8,843

15,674

'16년 '17년

2,875

47,742

8,927

16,813

(8.6%↓)

(1.7%↓)

(0.9%↑)

(7.3%↑)

48,573

손보,
38.8%

생보,
23.7%

비은행,
22.0%

은행,
11.7%

금투,
3.8%

選1. 청약(Subscription)단계 10

選2. 유지(Maintenance)단계 10

選3. 수령(Receive)단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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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Subscription)단계 1. 청약(Subscription)단계 

1. 청약(Subscription)단계 1. 청약(Subscription)단계 

(1) 보험사 입맛대로 정보제공

(2) 정보의 비대칭성 조장

실 태

실 태

사 례

사 례

보험상품비교정보 공개내용과 범위 보험협회 

자체(보험상품공시위원회) 결정

보험상품별 예정사업비 지수로 꼼수 공개 

(보험료대비율 파악 불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통계정보 불리한 것은 

삭제(상품별, 이원별 손익 삭제)

유리한 것은 과대포장

불리한 것은 축소 은폐

(중요한 것은 단서로 작은 글씨로 표시)

홈쇼핑, T/M 과장 광고

(소비자 현혹시키는 광고, 문구, 통계 등)

- A씨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상 통계정보에서

  상품별 이원별 예정사업비대 실제사업비율을

  확인 해왔으나,

  보험사가‘비차이익이 너무 많이 난다’는 언론

  보도 이후 보험개발원 통계가 아예 없어져 버린

  사실을 알았음.

- B씨는 자신이 가입하고자 하는 종신보험 상품

  의 예정사업비를 알고자 안내자료를 살펴보았

  으나, 보험료대비사업비율은 없고, 업계대비

  보험료지수가 110%라는 이상한 수치만 찾아 볼

  수 있었음.

- A씨는 거의 모든 중대한 질병이 보장되는 CI

  보험으로 보험설계사의 설명과 안내장을 보고

  가입했으나, 가입 후 받아 본 약관에는 거의 사망

  에 이르는 중증 질병상태만 보장되는 상품으로

  황당해 했음.

- B씨는 홈쇼핑에서 고이율의 저축성 상품 이라고

  선전하는 것에 혹해서 상품을 가입했으나, 사업

  비를 10% 우선 공제하고 부리 되는 상품이라는

  것을 약관을 보고 차후에 알았으나, 자신이 가입

  한 상품약관을 받아 보고 알았으나, 그때는 이미

  늦어서 해약해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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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Subscription)단계 1. 청약(Subscription)단계 

1. 청약(Subscription)단계 1. 청약(Subscription)단계 

(3) 허울뿐인 이익배당금 예시

(4) 100% 틀린 변액보험 향후수익률 예시

실 태

실 태

사 례

사 례

백수보험 확정배당금 예시

(매년 1,000만원 이상이 “0”원)

개인연금보험 이익배당금 예시

(매년 300~400만원이 10~20만원)

교육보험 학자금 배당금 예시

비적격 유배당 연금 증액, 가산연금

펀드도 예시하지 않는 향후 투자수익률을

변액보험은 예시

(과거 수익률 또는 표준이율 기준 0%, 4%, 6%

가정시)

(매5년마다 종신까지 고정수익률 예시 수천 %

수익률 예시 가능)

(금융감독원 용인, 보험업계가 자율 결정)

금투법에 의해 펀드상품은 예시 불가

변액보험을 투자형 상품으로 판매

- A씨는 2000년도에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개인

  연금보험에 가입했음. 기본연금 100만원 이외에

  증액연금,가산연금이 400만원 정도 추가로 지급

  된다 하여 기대했으나, 최근 55세에 연금을 받아

  보니 이익배당금이 거의 없어 추가연금은 거짓말

  이었음.

- B씨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교육보험에 가입하고

  학자금을 수령하지 않고 대학졸업후 자립자금

  으로 적립해 놓으면 3천만원이 넘는 학자금과

  이익배당금을 적립해 지급한다고 해서 26년을

  기다렸으나, 기본 학자금 이외에 이익배당금은

  ¼도 되지 않았음.

- A씨는 2005년 K생명변액연금보험에 매월 30

  만원씩 20년간 72백만원을 납입하면, 6.375%

  수익률로 20년 후 111백만원을 154%수익률을

  올린다고 하여 가입했으나, 현재는 납입보험료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22 -

1. 청약(Subscription)단계 1. 청약(Subscription)단계 

1. 청약(Subscription)단계 1. 청약(Subscription)단계 

(5) 이름뿐인 저축성보험 판매

(6) 소비자현혹 상품판매

실 태

실 태

사 례

사 례

저축성보험 : 만기시 보험금   납입P

- 초저금리시대 시중금리 1~2%대

- 10%내외 사업비 선공제후 부리하는

  보험상품 사업비 벌충도 불가능함

- 그럼에도 ‘저축성보험’ 이라고 판매

보험료가 저렴한 무배당 보험

(이름만 무배당 상품, 이익 주주독식)

CI보험, 연금 미리받는 종신보험

(명칭과 보장내용이 다름)

부담보특약

(보험료할인 없이, 보험계약 성립시키는 수단

으로 전락)

- A씨는 최근 홈쇼핑에서 공시이율 2.7%로 부리

  시켜 준다고 광고하는 것을 시중금리와 비교해

  보았을때 매우 높다고 생각하여 가입합. 추후

  약관을 받아보니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 제반

  비용을 10%정도 선공제한 후 부리시켜 주기 때

  문에 수익률 자체가 나올 수 없는 상품임을 알고 

  허탈해함.

- A씨는 무배당보험이라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믿

  고 가입했으나, 사업비, 할증율 등.

  유배당상품과 전혀 다를 바 없고, 이익배당은 한

  푼도 없고, 주주가 독식한다는 보도를 보고 분개

  하고 있음

- B씨는 과거 위염을 앓은 경험이 있는데, 건강

  보험에 새로 가입하고자 하였으나, 위에 대해서

  는 부담보특약을 부과해야만 가입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였으나, 왠지 손해 보는것 같은

  불쾌한 기분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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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Subscription)단계 1. 청약(Subscription)단계 

1. 청약(Subscription)단계 1. 청약(Subscription)단계 

(7) 부실판매 조장하는 모집수당 선지급 및 해약공제

(8) 자필미서명, 설명의 무이행, 약관전달 지연

실 태

실 태

사 례

사 례

보험상품의 가입을 권유하고, 유치한 대가로

모집수당을 과도하게 많이 지급함(경영판단)

(종신보험의 경우 월보험료의 최대 13배 지급:

월보험료 100만원인 경우 1,300만원을 1~2개

월에 나누어 지급하여, 한 달에 10건 판매할 경

우 1억원이 넘는 억대봉 설계사가 탄생함)

니드에 의해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시

대에 맞지 않는 전형적인 푸쉬형 상품판매 구

조임

조기해약시 보험사는 해약공제를 하고, 선지급

수당을 환수해 이중이득을 취함.

꿩먹고 알먹는 자필 미서명 계약

( 밑져야 본전, 계약시 미확인, 사고발생시

꼬투리 해지)

( 원인 무효인 타인의 생명보험 가입 묵인,

사고발생시 문제화, 보험사의 이중성)

꿩먹고 알먹는 고지의무 위반 계약

( 밑져야 본전, 계약시 미확인, 사고발생시

꼬투리 해지)

설계사 약관전달 고의지연

( 청약후30일 이후, 철회기간도과후 전달)

- A씨는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1년 뒤 해약했으나,

  해약환급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함. 책임준비금은

  약간 쌓여 있었으나, 해약공제로 해약환급금은

  지급할 것이 없다 하였음.

- 설계사인 B씨는 모집한 종신보험이 해약되자

  회사에서 선지급수당을 전액 환수당하였음. B씨

  계약자 역시 해약공제를 당해 2중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음.

※ 보험회사가 경영판단에 의하여 미발생 신계약비를 모집

   수당으로 선지급해 놓고, 해약시 미상각신계약비를 계약

   자준비금에서 해약공제하는 것은 불공정한 룰임.

   (미발생신계약비 집행에 대한 책임은 보험사가 지는 것이

   당연하고 계약자는 경과 기간 신계약비만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 A씨는 직장인 남편 대신에 보험가입시 남편대신

  서명을 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이후 남편

  이 장해1급 사고를 당해 고액의 보험금을 청구

  하였는데, 상법상 원인 무효라고 보험사가 주장

  해 분쟁 중에 있음.

- B씨는 과거 수차례 병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험이 있으나, 추가로 실손보험을 가입

  하였음. 이후 입원해 실손보험을 청구했으나 고

  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금지급을 거부당했음.

  보험사는 이미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알 수 있었

  으나 가입 시에는 체크하지 않다가 보험금 청구

  시 확인하는 이중성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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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Subscription)단계 1. 청약(Subscription)단계 

1. 청약(Subscription)단계 1. 청약(Subscription)단계 

(9) 보험설계사 3무권 이용

(10) 판매용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

실 태

실 태

사 례

사 례

실제로는“보험료수령, 고지의무수령, 계약체결”

을 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권한이 전혀 없어,

이를 잘 모르는 소비자는 피해가 큼.

(3무권관련 소비자피해시 보험사는 설계사에게

책임을 미룸)

대리점의 대리행위는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보험회사의 대리점은 계약체결권은

주지 않고, 보험설계사의 업무만을 대리시키고

있음. 

(허울뿐인 모집대리점에 불과함)

최근 대형 GA가 생기면서 이러한 권한은 주지

않고 오히려 부실판매에 대한 책임만을 지우려

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음.

계약자를 대리하는‘보험중개인’제도 역시, 요

율 협상권을 인정하지 않아 대리점과 전혀 다

름이 없이 보험사 마음대로 운영중임.

- A씨는 거래하는 설계사에게 과거병력을 다 고지

  하고 보험을 청약하였으나, 설계사는 청약서에

  고지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계약을 성립시켰음.

  추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고지의무위반으로 오히려 계약을 해지 당했음.

- A씨는 대리점에 근무하는 모집사용인에게 보험

  을 가입하였음. 보험계약에 문제가 있어 민원으

  로 해지 하려 하였으나, 보험사는 대리점에서

  해결하라 하고, 대리점은 본사에 알아보라고 서

  로 핑퐁 처리해 분노하고 있음.

  (방카슈랑스 민원 역시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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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지(Maintenance)단계2. 유지(Maintenance)단계

2. 유지(Maintenance)단계2. 유지(Maintenance)단계

(1) 계약전환 및 승환계약, 해약 유도

(2) 치료경력 꼬투리 강제해지 악용

실 태

실 태

사 례

사 례

회사에 불리한 계약은

- 계약전환 : 준비금이 아닌 해약환급금 으로

  전환

- 승환계약 : 해약후 신계약 체결

- 해약 유도 : 소비자가 잘 모르는 계약, 설계

  사에 인센티브 주며 해약유도

  (이차손,여성시대)

보험금청구시 치료경력 문제 삼아

- 강제 해지

- 부담보 특약 부가

- 보험금 삭감 지급

- A씨는 2000년도에 예정이율 7.5% 상품인 개인

  연금보험을 가입하였다. 설계사가 부리이율이

  높은 시중금리연동형 재테크보험이 새로나와 높

  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계약전환을 하라고 해

  서 승인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보험사가 확정

  금리가 부담되니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전환시키

  라는 보험사의 지시와 인센티브가 있었고, 계약

  전환도 해약환급금으로 준비금이 대체됐고, 이율

  도 크게 떨어져 손해가 막심하였다.

- B씨는 98년 여성시대건강보험을 가입했다. 설계

  사가 더 좋은 상품이 나왔으니 유리한 조건으로

  재가입가능하니 해약후 승환계약을 체결했다. 

  추후 알고보니 이 상품은 요실금수술보험금이 많

  이 지급되어 미리 해약시키는 상품으로 알려졌다.

- A씨는 보험가입 전에 위염이 심하여 병원치료

  를 받은 적이 있다. 이후 보험에 가입하고 교통

  사고로 골절을 당하여 입원치료후 보험금을 청

  구했는데, 보험금을 받으려면‘위부담보특약’을

  부가하던지, 아니면 해지시키겠다고 보험사에서 

  통보가와 남감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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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지(Maintenance)단계2. 유지(Maintenance)단계

2. 유지(Maintenance)단계2. 유지(Maintenance)단계

(3) 임의적 실효예고 통보

(4) 고율의 약관대출이율

실 태

실 태

사 례

사 례

보험료 2회 이상 미납시 최고통보

- 실효 14일 이전 등기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나,‘일반우편’으로 통보

- 전화(ARS)나 전자문서(이메일)로 보험료 납부

  를 독촉할 수는 있으나, 실효의 법적 효력은

  없음에도 비용때문에 일반우편, 이메일로 대

  체하고 실효를 주장함.

※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 26조에 따르면 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 시 보험사는 14일 이상(계약 1년 미만 시

   7일)을 최고통보 기간으로 정해 등기우편이나 전화

   (ARS) 또는 전자문서(이메일)로 보험료 납부 독촉할

   수 있다.

상품별 약관대출이율 운용

확정이율형 상품은 높은 약관대출이률 적용

※ 약관대출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

   해 위험이 없으나, 이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고이율 확정이율 상품은 8~9%(예정이율 7.5%+

   1.5%)대의 초고금리 이율을 적용함

- A씨는 보험사로부터 실효예고통보를 받지 못해

  가입한 보험이 10개월 동안 실효된 상태임을 뒤

  늦게 알았다. (법상 실효상태가 아님에도 보험사

  는 실효처리 함)

- B씨는‘미 납입된 보험료 납입기간은 00년 00

  월 00일이며, 이 기한을 넘기시면 계약이 해지

  (효력상실)되어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없다’는

  일반우편을 뒤늦게 우편함에서 발견함.

※ 법적으로 계약자가 통보 받았다는 것을 보험사가 반드

   시 입증해야 하는 판례를 준용하다 보니 일반적으로 1

   차는 일반우편으로, 2차는 등기우편으로 2번에 걸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있음.

- A씨는 병원치료비가 필요하여 급하게 보험사로

  부터 약관대출을 받았다. 대출을 받을 때는 급한

  마음에 그냥빌렸으나, 1개월후 이자가 9%나 되

  는 것을 보고 감짝 놀랬다. 시중금리가 2%인데

  보험사 약대이율은 5배 가까운 9%라니 이해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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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지(Maintenance)단계2. 유지(Maintenance)단계

2. 유지(Maintenance)단계2. 유지(Maintenance)단계

(5) 유명무실 계약자배당 제도

(6) 유무배당자산 통합계리(구분계리 미실시)

실 태

실 태

사 례

사 례

이익형성에 기여한 자와 수혜자가 다름

유배당상품 미판매, 무배당만 판매

유배당계약자는 사망, 실효, 만기등으로 급속히

줄어들고 무배당 준비금이 급속히 늘어 이익은

‘주주’가 전 부 가 져가게 됨 .

이익도 매각시기 및 분할 매매등 조정이 가능해

결손금을 메꾸고 적정이익을 내면 계약자에게

지급할 것이 없음

삼성생명이‘사옥매각, 전자주식매각에 적극적

으로 잘 활용하고 있음.

준비금은 유무배당 구분계리중

보험회사 자산은‘통합’표시

유배당 계약자 자산과 무배당 계약자 자산이 혼

재되어 있어, 이익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보

험사만 이로운‘현재 계약자’기준으로 배당함.

모든자산을 취득시점기준으로 유배당자산과 무

배당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보험사가 불리

하기 때문에 통합 처리하고 있음.

준비금은 구분계리하나, 자산은 통합표시하는

모순이 발생함에도 그대로 방치중임.

- A씨는 80년초 노후준비를 위해 유배당 백수보

  험에 가입했음. 가입설계서상 매년 1천만원씩 지

  급하겠다던 확정배당금도 지급하지 한더니, 수천

  억원과 수조원을 남긴 본사 사옥 매각과 삼성전

  자주식매각에도 이익배당금을 한 푼도 받지 못

  했음.

※ 보험업감독기준은 장기보유자산은 취득원가 매각차익의

   배당은 현재 유무배당 책임준비금비율로 배분하도록 되

   어 있어, 유배당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무배당상품만 판

   매하여 유배당 준비금이 급속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보

   험사는 늦게 매각할 수록 주주 몫이 됨

- 유배당 계약자들은 현실을 모르고 무관심함

- 금융감독당국도 계약자가 아닌 보험사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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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지(Maintenance)단계2. 유지(Maintenance)단계

2. 유지(Maintenance)단계2. 유지(Maintenance)단계

(7) 이차배당금 축소 적립

(8) 불합리한 자산평가제도

실 태

실 태

사 례

사 례

이차배당금산출“예정이율-자산운용수익률”부

치가 발생할 경우“0”으로 처리해야 하나, 전

산조작 마이너스 적용 배당금을 줄임.

※ 대상 연금보험은 1990년대 중반에서 2003년까지

   판매된 유배당상품으로 2016년11월말 현재 삼성생

   명은 이자율차배당준비금 6,994억, 교보생명은

   2,420억원을 적립해 놓고 있어 이의 배당률에 마이

   너스(삼성생명은 - 3.89%, 교보생명은 -3.16%)를

   적용해 이자율차배당금을 줄여 지급해 왔음.

금융회사 모든 자산은‘시가평가’원칙

보험회사 자산은‘취득원가’기준

유배당 계약자 돈으로 자산을 취득했으나‘취득

원가’로 장부상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해

야만 이익을 알 수가 있음.

매각해도 현재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해줘 돌

려줄 것이 없음(주주가 차지함)

이종걸, 박용진 의원이‘시가평가’법 발의 통과

시 삼성생명은 수조원의 계약자 배당을 해야 함.

(통과 전에 사옥,전자주식 매각이유)

 소비자들은 준비금적립 내역을 잘 알지 못함.*

[삼성생명] 이자율차배당준비금 6,994억(16년11월말기준)

× △ 3.89% [예정이율 7.5% - 자산운용수익률 3.61%,

(2015년12월)] = △ 272억

[교보생명] 이자율차배당준비금 2,420억`16년11월말기준)

× △ 3.16% [예정이율 7.5% - 자산운용수익률 4.34%)

= △ 76.4억

- 유배당 계약자들은 현실을 모르고 무관심함

- 금융감독당국도 계약자가 아닌 보험사 편임

※ 보험업법이 아닌, 보험업감독기준만 바꾸어도 계약자에

   게 돌아가게 할 수 있음에도 감독당국은 나몰라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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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지(Maintenance)단계2. 유지(Maintenance)단계

2. 유지(Maintenance)단계2. 유지(Maintenance)단계

(9) 소비자 현혹시키는 보험용어

(10) 민원해결 없는 금강원 민원

실 태

실 태

사 례

사 례

불완전 판매 → 대부분 완전판매(?)

파이낸셜 플래너 → 보험설계사를 숨김

증권분석 → 보험 판매 목적

보장자산 → 추가 판매 목적

금감원의 소비자민원은 적극적인‘중재, 조정,

합의’가 없음

금감원민원처리에 90%이상의 소비자들은 불

만임.

천편일률적으로“소비자의견과 보험사의견이

다르니 다른 증거가 없음 보험사 말이 맞으니,

다른 증거를 확보하거나 소송으로 가시라!”류

의 답변이 전부임

- A씨는 자산설계사라는 보험모집인이 가정자산

  설계를 도와준다는 말에 모든 증권을 달라고 해

  서 내주니, 다른 자산컨설팅은 전혀 없고,‘일반

  사망 시 보장자산이 부족하니 필요 없는 보장을

  해약시키고 새로이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

  다’는 말에 기존 계약을 해약하고 새로이 종신

  보험을 가입했음.

- A씨는 보험금청구를 했는데 직접적인 치료가 아

  니라며 보험금을 지급 거부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보험사의 답변과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앵무새처럼똑같은 답변을 금감원으

  로 부터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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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령(Receive)단계3. 수령(Receive)단계

3. 수령(Receive)단계3. 수령(Receive)단계

(1) 보험금 깍는 자기손해사정

(2) 예치보험금 이자 축소지급, 부지급

실 태

실 태

사 례

사 례

보험금 청구시 대부분의 보험사가 자사 손해사

정법인에 조사를 위탁함.

자사 손해사정사 평가는‘보험금을 안주고, 깍

고, 해지시켜야’좋은 평가를 받음

이들 손해사정사 횡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음.

(과거병력,고지의무 등을 문제 삼고, 지급거부,

계약해지, 보험금삭감 일삼음)

소비자손해사정선임권 부여 추진중이나 업계의

로비로 도입 지연 중임.

(상법은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

나, 감독규정에‘보험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단서를 달아 놓아 회피해 나감)

생명보험사는 보험금을 예치하면‘예정이율+1%’

를 더한 이자를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해 판

매함.

이 방식대로 이자를 적립 지급해 왔으나, 최근

저금리로 이차 역마진이 발생하자 보험금 등

예치 이자에 대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2-3년치 이자만 지급키로 변경하여

이자를 축소하거나 부지급하고 있음.

- A씨는 아내가 1급장해 상태로 보험금청구를 했

  는데, 자사 손해사정사가 나와 1급장해상태가 의

  심된다며, 보호자를 병실에서 내보내고 환자에게

  욕설을하고 꼬집고 때리는 등 반응을 살피더니,

  몰래카메라로 몇달간 따라다니며 불법촬영을 하

  고 지급을 거부 중에 있음

- A씨는 1995년 7월 개인연금보험을 가입하였다.

  2004년10월 교통사고를 당해 장해3급을 진단받

  고 2005년 4월부터 매년 1회씩 장해연금을 수

  령하였다. 2007년 4월부터 2015년 현재까지 계

  속 적립만하고 수령은 하지 않고 있었다. 2014

  년 9월에 보험금 조회를 위해 전화로 확인을 했

  으나 금액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고, 보험회사

  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 확인요청을 하니, 2014

  년 8월부터 보험회사 전산시스템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보험금 청구권이 상법상 2년 소멸시효

  완성으로, 2년간만 복리가 적용되고 그 이후부

  터는 가산금이 붙지 않으니 빨리 수령하도록 하

  라는 회신문이 왔고, 12월에는 상법을 이야기하

  면서 소멸시효 운운하는 보험금 수령안내장을

  받았다. 보험회사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 의아해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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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령(Receive)단계3. 수령(Receive)단계

3. 수령(Receive)단계3. 수령(Receive)단계

(3) 보험사만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4) 보험금 깍는 보험사 자문의사 제도

실 태

실 태

사 례

사 례

보험사기에 대해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함에도

특별법을 제정

대부분의 보험사가 형사출신 조사사원을 채용

해 SIU라는 이름으로 보험사기범을 색출함

선량한 계약자를 형사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

해 입원 중 검찰 조사를 받게 하거나, 법원에

출석하게 해 보험사의도대로 압박하거나 합의

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악용함

보험사가 불법으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는 보

험사기는 처벌할 수 없음.

소비자가 치료받은 의사의 진단서로 보험금 청

구하면, 보험사는 이 서류를 자사 자문의사에

넘겨주고, 보험금이 적게 지급되는‘다른 소견’

을 받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이 자문의는 이름도 소속도 서류도 비공개하고,

오직 보험사만 보고 보험금지급을 거부하는 수

단으로 활용함.

자문의는 보험사 의도대로 서류를 작성해주고

세금없는 가욋돈으로 매월 수백만원의 부수입

을 챙김

소비자가 자사자문의 소견은 받지 않겠다고 위

임장작성을 거부하면 보험금지급을 거부함

- A씨는 설계사인 친척의 권유에 못이겨 소득에

  비해 비교적 많은 보험을 가입했음. 목욕탕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SIU

  라며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경찰서에 고소하고

  채무부존재소송을 걸어, 입원치료 중 경찰에 불

  려가 조사를 받고, 법원에 출석해야 했음. SIU

  직원은 기왕증 만큼 장해보험금도 삭감하고 입

  원비도 50%만 받으면 취하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합의해 주었음.

- A씨는 위암 1기 진단을 받고 수술하여 진단서

  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자사 자문의가 상피내암이라며, 보험금을‘20%

  만 지급하겠다’하여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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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령(Receive)단계3. 수령(Receive)단계

3. 수령(Receive)단계3. 수령(Receive)단계

(5)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악용

(6) 개인질병정보불법수집 활용

실 태

실 태

사 례

사 례

보험금 청구권소멸시효는 3년으로 단기임

(최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상사채권의 경우 5년과 비교해도 단기임

짧은 소멸시효로 청구조차 하지 못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피해가 많음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청구자 개인의 질

병정보를 모든 보험사가 공유 활용함

이는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위반임.

- A씨는 장해3급을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

  험사에서는 3급이 아니다, 절반만 받아라는등

  보험금지급을 미루다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

  으나, 그 사이 3년이 경과 되었다. 진단서를 다

  시받아 보험사에 최근 지급을 요구했으나 소멸

  시효가 도과했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중임.

- A씨는 암수술을 받고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

  금을 청구하였음. 하지만 A씨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가입하지 않은 모든 보

  험사가 자신의 질병정보를 공유한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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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령(Receive)단계3. 수령(Receive)단계

3. 수령(Receive)단계3. 수령(Receive)단계

(7) 소비자 빠진 불공정한 보험약관

(8) 아전인수식 자의적 약관해석

실 태

실 태

사 례

사 례

보험 표준약관 제정시 소비자의견반영 없음

보험사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존하도록 모호한

표현 많음

(직접적인 치료 목적 입원, 수술 등)

허가 심사를 한 보험개발원이‘소비자약관이해

도’를 평가함

자살보험금

- 자살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2년이 지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접적인 지료

기왕증

- A씨는 암수술후 대학병원에 입원실이 부족해

  인근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

  했으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며 보험금지급을

  거부해 민원들 제기하였음.

- A씨는 L생명의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3년만에

  자녀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니 자살은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며 재해

  사망특약의 해약환금금만을 받아 왔다. 십수년

  이 지나 후 금소연 공동소송에 참여하여 재해사

  망보험금지급이 잘못됐다며 1억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받았다.

- B씨는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쳐 장해3급을 받았

  다. 보험사는 그동안 아무런 증상이 없었던“기

  왕증”이 있었다고, 보험금을 50%에 5년 한시

  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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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령(Receive)단계3. 수령(Receive)단계

3. 수령(Receive)단계3. 수령(Receive)단계

(9) 복잡한 자동차보험료율 체계

(10) 소송제도 악용

실 태

실 태

사 례

사 례

자율화 핑계 보험료 인상

자동차보험 구분계리 미실시

과실비율 야합

인수거부 보험료인상 횡포

복잡한 할인할증제도

분쟁중 소송제기 → 민원건수에서 제외

채무부존재소송 → 소비자압박, 합의조정수단

- A씨는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상대

  방차량이 휴대폰을 통하며 차선을 넘어와 받은

  것으로 본인 과실이 없다 생각했으나, 우리측

  보험사가 20%과실이 있다고 주장해 의아해 생

  각하고 민원을 제기해 0%로 바로 잡았다.

- B씨는 접촉사고를 1년에 두 번 냈다. 자동차보

  험을 갱신하려고 하니 인수수거부를 당해 할 수

  없이 공동물건으로 분류되어 20%이상 비싸게

  보험료를 주고 다른 보험사에 가입했다

- A씨는 보험사와 보험금지급분쟁으로 금융감독

  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제기하자마자 보

  험사는 법원에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고, 금

  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을 힐책하고 적대적으

  로 대하며,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끝까지

  싸워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협박을 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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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나가며

Ⅲ. 나가며

불공정. 불합리한 관행 공정. 합리적인 보험

금융산업의 불공정 불합리한 관행이 공고히 자리 잡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략 서너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기울어

진 운동장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법제는 소비자는 배제된 체 거의 공급자위주로 만들어져 있다. 금융사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금융

감독원 조직 자체가 그렇고, 여러 가지 금융관련 법과 제도가 그렇다.

둘째, 금융상품 판매자의 불공정 불합리한 행위로 인한 리스크(또는 책임과 의무)보다 얻는 이익이 월등히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리해서 팔고 본다. 판매자의 불완전 판매는 정보가 불완전 한 시장에서 먼저 소비자를 헌팅(?)하는 게 ‘임자’라는 생각에서 발

생한다. 소비자가 잘 못 구매했음을 알려면 가입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거나, 만기가 되어야지만 알 수 있다.

특히, 보험상품은 만기는 짧아야 5년, 길면 ‘종신’까지 가야 한다. 아님 중간에 보험사고가 나고, 그때서야 상품내용을 제대로 알

아본다. 그때야 ‘불완전 판매, 불합리한 관행’을 알 수 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때는 이미 판매자는 대부분 회사를 그만두었

다. 판매자료에는 완벽하게 ‘완전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서명도 완벽하고, 설명도 다 들었다고 되어 있다. 이 불완전 판매는

완전판매 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전혀‘해결’할 수가 없다. 대부분의 보험상품 민원이 다 그렇다.

셋째, 판매자 평가 KPI 또는 인센티브제도 때문이다. 은행 객장에 적금상품을 가입하러 온 소비자에게 은행 직원은 은행 적금이 아

닌, 방카슈랑스 보험상품을 판다. 기가 찰 노릇이지만 은행 직원이‘적금’을 파는게 아니라‘보험’을 파는 것이다. 직원 성과평

가(KPI)제도가 방카슈랑스 보험상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적금은 안 팔아도 되지만‘방카’는 팔아야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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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Ⅲ. 나가며

보험설계사들은 보험료 100만원 짜리 종신보험을 판매하면 1,300만원의 수당을 한 두 달에 나누어 지급 받는다. 그러니‘팔고 보자’

는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다. 판매자의 인센티브는 판매 초기에 다 지급되고 끝나지만, 불완전 판매 민원은 소비자가 제기해도‘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개 발생이 안 되거나 극소수만 클레임을 제기하고 말기 때문이다. 판매자료는‘완전판매’로 완벽히

소비자의 서명이 다 되어 있다. 판매자는 나몰라 라 해도 어찌할 수가 없다.

금융회사는 말로만‘소비자보호’,‘완전판매’를 외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금지를 아무리 강화한다 한들 ‘불공정, 불합리한 관행’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금융회사의 불공정,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려면, 먼저, 수 십 년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듯하게 만들어 놓아야 한다. 60~70여년이

넘게 산업위주, 공급자위주로 만들어진 법과 제도, 약관이 쉽게 고쳐지지 않겠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공정한 게임을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운동장부터 바르게 고쳐야 한다.

무기가 대등해야 공정한 싸움이 되는 것이데, 싸움터 마져 기울어 져 있다면 싸워보나 마나 한 싸움이 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불

공정, 불합리한 관행 자체를 없애려면, 이러한 행위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리스크를 크게 만들면 된다. 현재의 금융회사의 불공정

불합리한 관행은 금융감독 당국의 묵인 하에 금융회사가 방조하고 판매자가 자행하는 측면이 크지만, 금융사의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잘 못하면,“‘불공정 불합리한 영업의 이익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한다.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면, 절대로

‘불공정 불합리한’행위를 자행, 방조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법이 바로 소비자권익3법이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의 전환, 집단(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되어야만

그때부터 ‘소비자권익’을 말할 수 있지 이전에는 모두‘구두선’일 뿐이다. 금융상품을 ‘완전 판매’ 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

하자! 보호하라! 고 말로 외치는 것은, 정말로‘헛구호’에 불과할 뿐이다. 소비자권익3법을 만들고 반듯한 운동장을 만드는 것 만이

금융산업의 불공정성, 비합리성을 없애는 유일한 근본 처방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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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금융투자상품

Ⅰ. 금융투자상품

1. 합리적 소비자 중심의 규제체계

소비자를 합리적인 인간임을 전제로 하고, 정보제공중심 방식으로 보호체

계를 구성하고 있음 

-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상품정보를 확인하고 비교하여 선택함

그러나, 실제 사람의 사고 및 행동방식을 살펴보면, 감정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남(행동경제학 이론).

특히, 기타 금융상품보다 투자상품의 경우 기대심리 등이 있어 비합리적

선택을 하는 성향이 보다 강하게 나타남 

- 가상투자대회에서 높은 수익률을 낸 개인투자자가 실제 투자에서 실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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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금융투자상품

3.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

2. 균일하지 않은 위험의 동일상품으로 구분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증권 6종(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

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및 파생상품 3종(옵션, 선물, 스왑

등) 으로 구분하고, 법률적 구조상 내재된 위험성에 따라 권유 및 설명의무

등의 규제를 달리하고 있음

소비자인 투자자가 자신의 판단 하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자기책임원칙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자기책임원칙은 투자자가 투자한 것에 대한 것에 대

해서만 책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는 책임지지 않음

즉, 실제 위험율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규율하고, 분쟁에 있어서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임의매매와 관련된 금융분쟁조정 사례를 살펴보면, 소비자에게 일정

한 책임을 부당하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사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 임의매매의 경우라도 비밀번호를 가르쳐준

사실, 주식거래내역이 주기적으로 배송 된 점, 계좌주가 자신의 계좌거래내역을 확인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과실을 20~50%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의매매는 금융투자회사의 불법행위이며, 소비자에 이를 인지하였

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임

예를 들어, ELW(주가연계증권)의 경우 설계내용 및 투자금액의 정도에 따라

소비자의 위험 정도가 달라지는데, 현재 규제방식으로는 실질위험에 관계없

이 동일한 고위험상품으로 분류되어, 소액으로 ELW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경우 고위험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차후 분쟁발생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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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알수 없는 투자설명서 용어

투자설명서 등 투자자들에게 공시 및 제공되는 서류의 내용이 어려우면 투자

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쉬운 용어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제1-1-3조(공시서류 작성의 일반원칙) ① 공시의무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
          
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공시서류를 작성할 경우 관련법규

             
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되, 이 기준에 따라 알기 쉽고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3월“금융상품 가입절차 관련 개선방안”을 발표하면

서 보험업에 도입되어 있는‘약관이해도평가’제도를 타 업권에도 도입하기

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제도도입 없음

-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협회는 홈페이지에서 금융용어 개선 제안 코너를 운영하

  고 있거나, 했으나, 문제제기될 때만 홍보할 뿐 현재는 노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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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출성상품

1. 불건전 영업행위의 감소

2. 일반대출상품 관련 관행

과거, 대출과 관련하여 적금가입 강요 등과 같은 불건전 영업행위가 만연

하였으나, 법으로 금지하여 불건전 영업행위는 감소하는 있다고 볼 수 있음.

대출상품의 금리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방식으로 산

정되고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불합리한 관행이 남아있음.

은행 등의 가산금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금리산정체계가 명확

하지 않음.

반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2013년 모범규준에 금리산정방식에 관해

서 규정하고 있음.

기준금리의 변동이 반영되는 주기에 있어 예금과 대출의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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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출성상품

3. 대출모집인 등

일반적으로 부동산거래시 소비자가 직접 은행을 찾아가기보다는 부동산중

개소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해서 대출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음.

(예시) 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2조(정의) 이 모범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신용원가”란 회원의 신용등급, 대출상품의 종류, 대출만기 등에 따라 향후 평균

     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손실비용 등을 말한다. 

  2.“업무원가”란 신용카드업자의 카드대출 업무 영위와 관련한 영업비용 등을 말한다. 

  3.“조달원가”란 차입금, 사채 발행, 자산 매각 등 자금조달에 따른 비용 등을 말한다. 

  4.“자본원가”란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해야 하는 필요자본의 기회비용

     등을 말한다. 

  5.“목표이익률”이란 신용카드업자가 목표이익 확보를 위해 결정한 이익률을 말한다. 

  6.“리스크등급”이란 회원의 리스크 특성에 기반하여 부여한 등급을 말한다. 

  7.“기여도등급”이란 회원의 수익기여도 등에 기반하여 부여한 등급을 말한다. 

  8.“가격등급”이란 회원별 기준가격을 차등 적용하기 위하여 리스크등급과 기여도

     등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한 등급을 말한다. 

  9.“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 일정

     한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카드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출모집인의 법적 지위가 단순 使者 인지 중개인인지 명확하지 않음.

대출모집인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데, 해당 수수료가 공시되지

않으며, 또한 소비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점포를 직접 방문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수료만큼의 이자가 감면되어야 할 것이나, 이에 관한 비

교설명의무 없음.

대출모집인의 경우 1사 전속으로 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비교선택을 할 수

없게 하고 있음.

- 대출모집인이 본인에게 유리한 수수료를 주는 은행을 권유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대부업법은 수수료 상한을 규정하고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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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출성상품

5. 보험약관대출

4. 금융기관의 사용자책임 제한

보험약관대출은 명칭상‘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법적

성격은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임

(대법원 2007.9.28.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약관대출의 경우 세법상 대출상품에 적용되는 인지세를 부담할 필

요가 없으나, 현재는 인지세를 소비자 등이 부담하고 있음.

현행 대부업법 제11조의3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사용자책임을 인

정하면서 예외적인 면책규정을 단서로 두고 있으며, 그러나 기타 감독규정

등에서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감독 및 교육 등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대부업법 제11조의3(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중개업자등이 그 위탁받은 대부중개를

  하면서 이 법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대부중개를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대부중개를 하면서 거래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감독 및 교육에 대한 세부규정이 오히려 면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출모집인 등은 개인으로 피해를 받은 소비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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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토리스

여신전문금융법상 시설대여업자는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리스를

활발하게 영업중임

그러나, 광고과정에서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해야할 총 비용에 대해서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또한 자동차딜러 등이 사실상 대출모집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물융이라는 명목하에 관련 감독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실제 자동차딜러에게 중요한 것은 금리 등 소비자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인

  수수료임



- 45 -

Ⅲ. 저축성상품

Ⅲ. 저축성상품

1. 연금저축상품

현행 연금상품은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및 연금저축보험 등 3가지

종류가 있음

- 연금저축신탁은 은행에서 주로 판매하는 연금상품으로 설계방법에 따라 원금

  보장형 또는 비보장형이 있으나, 원금보장형이 대부분임. 원금보장형의 경우

  확정이율이 보장되지 않고 원금만 보장됨

- 연금저축펀드는 증권회사 등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펀드와 결합되어 있기 때

  문에 원칙적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음 

- 연금저축보험은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보험상품과 결합되어 있어,

  보험료가 위험보장을 위한 보장보험료와 연금적립을 위한 적립보험료로 구분

  되며, 최소 확정이율이 지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연금저축신탁 금융투자업규정의 개정으로 2018년부터는 원금보장

형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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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신탁 관련 규정>

<연금저축신탁 관련 금융투자업 규정>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 ② (생략) 

③ 제1항 각 호의 재산의 신탁 및 제2항의 종합재산신탁의 수탁과

관련한 신탁의 종류,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 그 밖의 신탁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략)

제4-82조(신탁업무의 방법 등) ① 영 제

104조 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신탁에 대하여 손실의 보전을 하는 경우

를 말한다. 

1. 신노후생활연금신탁(노후생활연금신

    탁을 포함) 

2. 연금신탁(신개인연금신탁 및 개인

    연금신탁을 포함) 

3. 퇴직일시금신탁)

제4-82조(신탁업무의 방법 등) ① <삭제

2016.6.28> * 금융투자업규정 부칙 제

1조 이 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

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

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24조제1항제1호 : 2016년 10월

   1일

2. 제2-24조제1항제4호 및 제3-66조제

  1항제7호의2 : 2017년 1월 1일

3. 제4-82조제1항 : 2018년 1월 1일

자본시장법

개정 후개정 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신탁업무의 방법 등) ① 신탁업자는 수탁한 재산에 대

하여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할 수 있다. 

② ~ ⑦(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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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저축성상품

Ⅲ. 저축성상품

2. 예금통장개설 제한

가상통화, 대포통장 등을 사유로 통장개설시 개설목적 등을 묻고 있으며,

직장 또는 자택 등 거주지 인근이 아닌 금융기관의 점포에서는 개설이 제

한되고 있음. 

- 최근 통장개설시 가상통화 입출금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고 있음

이는 이상금융거래탐지(FDS)의 구축이나, 다른 제도가 미흡한 것을 소비자

의 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판단됨.

연금저축신탁의 원금보장을 금지한 이유로는 원금보장을 위해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목적달성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함.

(금융위원회, 2015년 12월 보도자료)

또한 원금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의 경우 계좌이동을 통해 연금저축

보험으로 이동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함.

그러나,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납입한 금액 전부가 아닌 일부만이 연금

위해 적립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함. 

- 예를 들어, 연금저축신탁에 매달 10만원씩 가입했던 사람과 동일한 보장의 효

  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적립보험료 10만원이외에도 2~3만원이상의 보장보험료

  를 납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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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타 사항

IV. 기타 불합리한 관행

1. 전자금융거래에서의 손해배상책임

2. 통신과금서비스(휴대폰소액결제)

전자금융거래법은 사건조사와 손해배상간 우선순위 규정하지 않음.

통신과금서비스는 판매업자 등의 지급청구를 대행하는 것으로 법률구조가

설계되어 있지만, 기능상으로는 통신회사 등이 소비자에게 소액의 신용을

부여하는 즉 여신기능을 하고 있음

그러나, 청구대행으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상 이자제한규정 적용 안됨

논리적으로 금융회사등이 소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존재하는지에 관해

조사후 배상하는 선조사 후배상이 원칙임.

(문제점) 보안침해조사의 경우 조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서민의

경우 연체 등 2차 피해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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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기타 불합리한 관행

3. P2P 대출의 연체율 축소 공시 등

4. 은행은 건전영업(?), 저축은행 등은 금리장사(?)

P2P 대출에서 부도, 사기, 대출만기 불일치 등 문제가 등장하고 있음

금융당국에 따르면 순이자마진(NIM)의 경우 은행은 평균 1.6%내외(최고 

1.93%, 기업은행), 저축은행은 평균 7%내외(최고 14%, 오케이 및 웰컴 

저축) 으로 저축은행이 금리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함.

그러나, NIM 비율이 아닌 전체 수익으로 평가하면, 예들 들어 국민은행은

2017년 이자이익이 5조3943억원인 반면, 저축은행 전체의 이자이익은 1조

674억원 정도임. 은행의 금리체계 또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최근 P2P대출에서 연체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업체에서는 별도 채권추심

업체 또는 대부업체를 설립하고, 해당 업체에게 연체된 채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연체율을 축소공시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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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내 소비자보호에 대한 관심 증대

Ⅰ. 최근 금융당국의 관행개선 실적

금융위원회

- 2013년 소비자들이 금융부문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창단하여 운영(2015년 이후 소비자과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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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최근 금융당국의 관행개선 실적

금융감독원

- 2015년부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를 매년 발표하여 추진

2015년 과제 2016년 과제 2017년 과제

제1차 20大 금융관행 개혁과제 제2차 20大 금융관행 개혁과제 제3차 20大 금융관행 개혁과제

- 최근 금융당국의 관행 개선사항들을 금융상품별로 분류하여 보면 보험상품, 대출상품

  관련 건수가 가장 많이 존재

- 업권별로 분류하여 보면 은행업권과 보험업권 관련 건수가 가장 많이 존재

Ⅰ. 최근 금융당국의 관행개선 실적

최근 금융당국의 관행 개선사항들의 금융상품별 분류(건수)

최근 금융당국의 관행 개선사항들의 금융업권별 분류(건수)

대출상품

은행업권

카드상품

저축은행업권

예금상품

캐피탈(카드

포함)업권

보험상품

보험업권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업권

기  타

기  타

26

33

16

22

11

25

27

29

17

22

26

19

* 업권별로 중복분류 허용, 유사한 개선사항은 통합하여 1건으로 분류, 교육관련 개선사항은 제외

상당수의 관행개선 작업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할 과제가 지속

적으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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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최근 국내 금융관행 개선 진행 현황

Ⅱ.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왜곡된 금융관행이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

Ⅲ. 향후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관행 개선을

    위한 시사점

목   차

Ⅱ. 소비자입장에서 왜곡된 관행이 발생하는 원인

공급자(기업)와 수요자(소비자)간 발생하는

기본적인 문제

금융산업의

특성

- 공급자와 수요자간 정보 및 교섭력의 불균형

- 금융산업: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여

  주는 자금의 중개역할을 하는 산업

- 진입장벽에 의한 금융회사들의 견고한 영업환경

  → 교섭력의 격차 심화

-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상품

확대 → 정보의 격차 심화

관행에 대한

금융당국 등의

규제적 대응이 중요

금융산업 내

왜곡된 관행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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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비자입장에서 왜곡된 관행이 발생하는 원인

국제적으로도 불공정한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 미국, 영국 등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폭넓게 왜곡된 관행을 불완전판매로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왜곡된 관행들이 존재

- Essentially, we will be looking for

  firms to base their business model,

  their culture, and how they run the

  business, on a foundation of fair

  treatment of customers…

- Our vision for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 To make

  financial markets work well so

  consumers get a fair deal

- We aim to make consumer

  financial markets work for

  consumers, responsible providers,

  and the economy as a whole. We

  protect consumers from unfair,

  deceptive, or abusive practices and

  take action against companies that

  break the law. We arm people with

  the information, steps, and tools

  that they need to make smart

  financial decisions.

FCA CFPB

Ⅱ. 소비자입장에서 왜곡된 관행이 발생하는 원인

-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출현

- 상품 및 서비스의 다양한 조건에 대한 이해 및 조건 변경에 대한 이해

- 현재 경제 및 금융상황이나 환경의 변화

1. 정보의 불균형

최근 정책당국을 통해 개선된 관행 중 관련 사례

저축은행 신용공여한도 사전 안내 실시

금융거래 개시 후, 주요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대출 가산금리 변동시 변동사유 안내 강화

- 현행 법령상 저축은행이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대출,

  보증 등)가 금지되어 있음을 고객에게 사전 공지

- 월간 카드사용 실적과 연계된 우대금리 수혜 후 실적 미달시 이러한 사실을 적시에 통보

  하여 고객이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도록 유인

- 대출만기 연장과 함께 가산금리가 변동된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면 변동사유를 안내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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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비자입장에서 왜곡된 관행이 발생하는 원인

- 금융회사가 가격, 조건 등을 제시, 소비자는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구조

- 진입장벽이 있는 금융산업 내에 경쟁이 충분치 않은 상황

- 경쟁시장이 형성되어 있더라도 경쟁의 목적에 따라 시장의 자기조정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

2. 교섭력의 불균형

최근 정책당국을 통해 개선된 관행 중 관련 사례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회수 관행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할인 받기 어려운 환경,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 지급

  등의 회수관행 개선

- 불공정 거래 전력자 등의 지속적인 불법·부당한 행태 근절

-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등의 부당한 거래관행 잔존개선

- 부당한 보험금 감액 유도·보험사의 부당한 소송제기로 보험금 지급거절 등을 못하도록

  소송제기 관련 보험사 내부통제강화

Ⅱ. 소비자입장에서 왜곡된 관행이 발생하는 원인

최근 정책당국을 통해 개선된 관행 중 관련 사례(계속)

불합리한 대출관행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 보험사들이 보험료 부담이 적은

  단독 실손의료보험 상품 판매를

  기피하거나 여타 상품에 끼워

  파는 행태 시정

- 은행 당좌예금 개설시

  요구되는 당좌개설보증금

  을 과다하게 예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자율적으로 인하하도록

  유인

- 대다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관행적으로

  120%를 동일하게 부과했던

  것을 조정 가능하도록 유인

- 중도상환수수료를

  불합리하게 부과하거나

  연체이자 기산일을

  기한이익상실 당일부터

  처리하는 등의 관행 시정

- 대부업체의 경우

  대출계약기간을 5년으로

  일괄처리, 유예기간 없이

  담보 즉시 처리, 불합리한

  연대보증 등의 관행 시정

- 은행 마이너스통장대출의

  경우, 은행이 일방적으로

  이자납입일을 매월 특정일

  로만 지정하게 하던 관행을

  시정

- 비은행금융사의 경우 고객

  의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10~20%의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고금리 대출관행

  시정

-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 등에

  대한 지급기준 명확화

- 치료목적 확인이 가능한 정신

  질환의 보장대상 포함

- 입원의료비 지급은 기간에 관계

  없이 보장한도까지 지급

- 해외 장기간 체류시 보험료

  납입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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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비자입장에서 왜곡된 관행이 발생하는 원인

- 최근 금융위기 경험, 행태경제학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인센티브에 직접적 개입 증대

-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금융회사 임원들의 잘못된 인센티브 구조가 지목

- 불완전 판매 지속의 근본적 원인으로 금융회사의 내·외부판매자의 인센티브 구조가 지목

3. 금융회사 임직원의 인센티브체계

최근 정책당국을 통해 개선된 관행 중 관련 사례

펀드 보수·수수료 체계 개선 등

모집인을 통한 무분별한 금융영업 관행 개선

리베이트, 판매목표할당등의 관행 개선

- 단기투자 펀드에도 과도한 선취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요소의 시정

- 대출모집인의 대출 갈아타기 유도, 고객 돌리기, 과도한 대출권유 등 부당행위 빈발.

- 카드모집인의 고객정보 불법수집·유출 등 의 우려 시정

- 거래처 유지 및 신규유치 과정에서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리베이트 제공, 과도한 상품

  판매 목표 할당 관행 등 지속, 금융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일부 불합리한 행태시정

Ⅱ. 소비자입장에서 왜곡된 관행이 발생하는 원인

- 금융서비스를 적절히 제공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금융포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

- 모든 소비자들이 적절한 가격에 합당한 품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를 부여

- 잠재적인 이용자의 비적격성, 공급자의 비가용성, 상품의 비적합성 등 한계 존재

4. 사회적 정책적 인식의 변화

최근 정책당국을 통해 개선된 관행 중 관련 사례

고령층, 은퇴자 등 보호 강화

장애인, 외국인등 금융이용 증대

유병자 보험 가입기회 확대

-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동양 CP 등 불완전판매 발생시 상품의 속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고령층에서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함에 따라 고령층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강화

- 금융상품 가입 차별, 금융회사 접근성 제고 등 장애인들의 금융이용을 제약하는 요소들을

  해소,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언어장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이용 불편 해소 노력

- 유병자 질병 통계 등을 보험사에 제공하여 유병자 전용 보험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보험

  가입요건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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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비자입장에서 왜곡된 관행이 발생하는 원인

5. 기술의 발달 및 금융혁신

-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가 제공되면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의 옵션과 함께 편익이 제공

- 기존의 금융산업 규율체계가 새로운 기술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혁신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혁신에 적합하도록 규율체계를 보완 및 강화해 나갈 필요

최근 정책당국을 통해 개선된 관행 중 관련 사례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개인신용등급 일괄조회시스템구축

주소일괄변경서비스, 금융회사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증명서 등 발급

- 비밀번호 재설정, 계좌해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등의 경우 영업점을 꼭 방문해야하는

  금융소비자 불편 및 해외체류자의 인터넷 뱅킹에 애로 해소

- 신용조회회사(CB)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해야 확인 가능한 신용등급을 한번에 조회 가능

  하도록 시스템구축

- 한번에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은행, 보험,

  증권)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증명서 등 발급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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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최근 국내 금융관행 개선 진행 현황

Ⅱ.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왜곡된 금융관행이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

Ⅲ. 향후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관행 개선을

    위한 시사점

목   차

Ⅲ. 향후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관행 개선을 위한 제언

- 경쟁이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진입에 성공한 기업들이 성장하며,

  성공하지 못한 기업은 퇴출되는 생태계에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

- 시장경쟁이 촉진되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과 질에 대해 경쟁하며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부여

- 금융 및 공정경쟁당국은 경쟁을 촉진하되 경쟁의 목적이 소비자의 이익에 맞추어져 진행되도록

  경쟁상황을 점검하고 유인할 필요

건전한 시장경쟁 촉진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진입규제 개편 작업

2018년 중반이후 금융위원회는 금융업

진입규제가 외환위기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됨에 따라 혁신을 촉진하기

어렵다는 평가하에 진입규제 전반에

대한 개편작업을 진행

 이전에도 경쟁력 강화, 산업의 선진화 등을*
  추진하며 다양한 경쟁 촉진 정책들의 도입

  이 논의되고 시행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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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경쟁
촉진
예시

- Competition report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FCA가 수행한 경쟁촉진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제시
- Market study를 통해 금융시장내 경쟁이슈들을
  분석하고 방안을 제시

설립 이후 현재까지 Mortgages, Asset management, Credit
card, Investment and corporate banking, Cash savings,
Wholesale Insurance Broker, Retirement income, General
insurance add-ons, Investment Platforms, SME banking
등의 시장에 대한 market study를 실시하고 방안을 제시

FCA help consumers assess the
best choice for them

Virtuous circle of effective competition(FCA Competition report 2013-16)

FCA help consumers assess the
best choice for them

FCA help consumers
get the information they need

FCA help consumers
to act on their decisions

FCA have powers to ensure
firms compete fairly

FCA have encouraged innovation
in financial services

FCA have made it easier for new banks to launch, by
improving our authorizations processes

Ⅲ. 향후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관행 개선을 위한 제언

- 규정 중심의 감독으로는 모든 상황의 경우를 상정한 상세한 규정을 작성하여 놓을 수
  없다는 단점 존재 
- 원칙중심 감독 체계에서는 원칙의 목적과 이유를 명시한 후 다양한 여러 가지 상황에
  폭넓게 적용 가능
- 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들이 Best Practice에 기반하여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체계

원칙중심의 감독체계 전환

영국 FCA 원칙중심 규제 체계

High-level standards

Prudential Standards Business Standards

Regulatory Processes

Regulatory

Guides

Handbook

Guides

Specialist

Sourcebooks

영국 FCA Principles for Business

Principles for Business/Senior Management Arrangements, Systems and

Controls/Threshold Conditions/Statements of Principle and Code of Practice for

Approved Persons/the Fit and Proper test for Approved Persons/Financial Stability

and Market Confidence/Training and Competence/General Provisions/Fees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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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당국의
문제의식과 변화

예시

부실채권 정리 및 위기 극복에도 경기는 정체

저성장, 저금리, 기술 발전 등 경제환경 변화

금융회사들이 당면하는 리스크 원천 및 종류의 급변

Intermediate goal → Ultimate goal

Backward looking → Forward looking

Minimum requirements → Best Practices

Issue specific circulars to the
Industry-Issued occasionally to communicate
the Agency's views on specific issues and to

give alert to the industry

Annual Inspection Policies and
Annual Supervisory Policies-

Issued at the beginning of a business year.

Supervisory Guidelines-
Guidance on the applic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to specific circumstances and on
the regulatory procedures.

Inspection Manuals-
Comprehensive and detailed checklist.

Body of rules and checklists showing
what to do

Issue specific circulars to the Industry Summaries of JFSA remarks at
monthly meetings with financial institutions

Principles-e.g. Principles for Customer-Oriented Business Conduct

JFSA’s Supervisory Approaches report-Presents underlying concepts, 
approaches and principles of supervision without providing checklist.

Supervisory Guidelines-Any clauses with excessive prescriptiveness should be rectified.

Body of principles and concepts showing why and how

To be repealed after the end of fiscal year 2018-Not to deny firms’ established
business practices but to support firms’ initiative to innovate.

Annual Strategic Directions and Priorities report-Issued at the start of a business.
The progress during the year is reviewed at the end of the business year in the Progress
and Assessment of the Strategic Directions and Priorities report and reflected in the next

year’s “Strategic Directions and Priorities”report.

Theme specific reports-Presents theme specific approaches. If the approaches is not
mature enough, the report will be issued as a Discussion Paper to facilitate dialogue

between the JFSA and stakeholders. Themes could include: Prudential policy, Compliance
risk management, Better financial intermediation, IT governance, Loan classification, writeoffs

and loan loss provisioning

Current and new set of communications (JFSA’s supervisory approaches, 2018)

Ⅲ. 향후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관행 개선을 위한 제언

- 금융당국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다양한 관행들을 소비자관점에서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가는 상시적 체계 필요

왜곡된 관행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체계 마련

왜곡된 관행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체계 예시

금융당국 내에

금융상품

제조·판매과정을

소비자관점에서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 마련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적극적인

조치를 금융기관에

요구

금융소비자 권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행적인 내용이

있는 금융상품 내용,

판매전략의 문제

등을 파악

* 금융민원, 상담 이상징후 분석, 시장자료를 이용한 분석(빅데이터 기법 포함)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분석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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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산업내 다양한 관행은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부서에서 형성되지만, 그 근원은

  판매관련 일선부서의 행위를 유인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진에게 있음을 고려

  하여 경영진의 책임성을 강화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성 강화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성 강화 예시

일반적으로 일선부서의

업무수행관행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담당자가 행위자로

책임을 지는 한편,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관리자로써 경감된 책임을

지는 구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적인 역할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경영진이 책임을

지도록 강화

사전적으로 최고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 개개인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이 어떻게 분담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경영책임지도(management

responsibilities map) 등을 마련해

놓고 감독당국이 사전에 승인

Ⅲ. 향후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관행 개선을 위한 제언

- 외부 판매채널의 경우 인센티브 관련 공시를 강화하고 내부 판매 인센티브 체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필요

판매관련자 인센티브 및 평가체계 개선

판매자 인센티브 및 평가체계 개선 예시

- 과도한 판매목표 설정: 부적절한 비용, 과도한 고객정보

  수집, 소비자 신용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 초래

- 왜곡된 영업 기준 설정: 직원들이 혜택 또는 자격 없는

  소비자들에게도 상품을 판매하도록 장려

- 왜곡된 거래조건 기준 설정: 직원들이 소비자에게 고비용

  부담 또는 필요이상의 신용 또는 서비스를 판매

- 비현실적 할당 설정: 직원들이 소비자의 실제 동의 없이

  할당을 채우기 위해 대리 서명 발생 가능성

뉴욕주 금융서비스부서 및 CFPB는

금번 Wells Fargo 사태가 부적절한

인센티브제도가 판매 관행에까지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

이사회 및 경영진의 감독, 적절한 보상정책과 절차, 교육, 모니터링과 시정조치) 소

비자 불만 관리 연계, 독립적인 감사 등이 포함된 적절한 컴플라이언스 관리시스

템하에서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필요



- 62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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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관점에서 왜곡된 금융관행은 결국 소비자들이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 등의 적극적 의견 제시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 등의 적극적 의견 제시 예시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쉽고 부담

없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민원 제기 관련 설명의무를 강화

- 감독당국 및 금융회사는 이러한 민원을

  처리하고 이를 토대로 관행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역량 강화

소비자단체와 금융당국과의 연계 강화

- 해외의 경우 영국, 호주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단체와 연계하는 Super

  Complaint 제도를 운영

  (Complaint이지만 명시적인 피해

  없이도 제기 가능)

- 정책당국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비자 단체를 지정하고 그 소비자

  단체가 제기하는 금융서비스관련

  이슈를 검사하여 90일 이내에

  response를 하는 방식

 영국 옴부즈만 민원신청 건수: 376만건(2017년*
  하반기), 334만건(2017년 상반기)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건수: 67.4만건(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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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28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금융관행을 둘러싼

법·제도적 과제와 개선방안

Ⅰ. 금융관행의 지향점 및 중요성

Ⅱ. 외국의 금융관행 개선을 위한 움직임

   - 금융상품 판매에 국한하여

Ⅲ      . 금융관행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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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금융관행의 지향점 및 중요성

1. 금융관행의 지향점 및 중요성 -계속

금융관행의 지향점 ⇒‘금융소비자 지향’

금융소비자 지향이란?

Cf. 일반소비자정책의 비젼 2018~2020년 시장의 공정성정책 → 소

비자중심으로 변화

● 금융소비자 권리 구제?
● 금융소비자 편익? 

  → 사전규제, 사후구제와 같이 협의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금융소비자 지향이 금융회사의 기업문화, 가치관으로 정착되어

  임직원의 행동까지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광의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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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관행의 지향점 및 중요성 -계속

건전한 금융관행의 중요성

금융소비자 지향의 금융관행인지 여부를 어떻게

측정, 평가할 수 있는가?

● 금융소비자와의 불공정한 거래관행 증대시 → 평판과 신뢰 훼손에

  따른 시장압력 증대·규제압력 증대 야기 → 나아가 금융회사의 자체 

  판단을 신뢰하는데 소극적

● 국가마다 상품, 시장, 판매채널 등의 성숙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

  다만 갈수록 국내외 정합성을 띄는 추세 

  → “Seller Beware(판매자 주의의무)” 으로 수렴 : 금융소비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지 검토할 의무 

  → 단순한 거래상대방으로 보지 않고, 장기적 관계 구축을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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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의 금융관행 개선을 위한 움직임

     - 금융상품 판매에 국한하여

1. OECD

2010. 11. G20“금융소비자보호 향상”선언

2011. 10.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상위원칙
(High-Level Principle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발표

● ●  
● ● 교육을 통해 정보에 기초한 선택권 행사 담보   금융사기 
● 남용, 위반행위로부터의 권리보호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것을 표명

정보개시  투명성 강화 

금융상품 판매자의 책임에 관한 부분
● 금융소비자의 (best interest of their customers) 추구 

  → 감독당국은 일상 검사, 감독에 의해 금융서비스제공자의 고객

     취급에 관한 문화 및 준법을 감독하는 지침, 코드, 내부통제등을

     모니터링할 것을 제시(Effective approaches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High-level Principles)

  특히 감독당국은 매우 위험하거나 복잡한 상품의 판매에 개입할 권

  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제시

  

최선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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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ECD -계속

2011. 10.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상위원칙

금융상품 판매자의 책임에 관한 부분
● 이익상충 

  → 상위원칙에서 금융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이익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금융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이익상충을 피하도록 노력하지 않

     으면 안되고,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적절하게 개시

     하고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제시

● 임직원보수체계

  → 상위원칙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수체계는 책임있는 활동, 금융

    소비자의 공정한 취급, 이익상충을 회피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이익상충이 해소되지 않고 회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에 대해

    개시하여야 한다고 제시

   감독당국은 필요시 금융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보

   수체계나 인센티브를 금지하거나 이익상충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보

   수체계를 제시하고, 영업직원에게 적용되는 보수체계를 포함하여 회

   사의 보수정책을 금융소비자에게 개시하여야 한다고 권고(Effective

   approaches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High-level Principles)

G20의 금융소비자보호 10대 원칙

10대 원칙 내   용

1.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규

  및 감독체계

3. 금융소비자에 대한 평등하고

  공정한 대우

7. 사기와 남용으로부터 금융소

  비자 자산의 보호

10. 경쟁적 환경조성을 통한 금융

   소비자 선택권 보장

9. 금융소비자 불만족 처리 및

  피해구제

8. 금융소비자 정보 및 프라이

  버시 보호

6. 금융서비스 공급자 및 적격대리

  인의 책임성 있는 영업행위

2. 감시기구의 역할

4. 공시와 투명성

5. 금융 교육 및 인식 제고

강력한 규제 및 감독 체제를 마련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중개인을 규제하도록 촉구

소비자는 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동등·공정·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특히 취

약계층의 필요사항을 고려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가장 큰 이익이 돌아가도록 영업해야하며, 직원 보수는 책임

있는 영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고안되어야 함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기구의 설립 및 해당기구의 책임과 통제권 명시

금융기관은 소비자에게 주요 정보(상품 혜택, 위험, 조건, 보수, 이해상충 등)를 투명

하게 공시하여야 함

감독기구와 금융기관은 소비자가 위험과 기회를 적절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과 접근 필요

소비자 자산은 통제·보호체계를 통해 사기·횡령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

소비자의 금융선택권 제고를 위해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금융상품·

금융기관 변경이 가능해야함

금융기관은 소비자가 저비용·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불만처리와 변상 제도를

확립해야 함

소비자의 금융·개인정보는 적절한 통제·보호체계를 통해 보호되어야 하며 부적절한 

정보의 수정·삭제가 자유로워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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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

유럽 증권시장감독기구 (ESMA)의 

MiFID(금융상품시장지침) II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공평하게 전문가로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
●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공하는 조언이 독립적인지, 제공하는 조언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폭넓
  게 분석하여 그에 기초하여 행해지는지, 아니면 제한된 분석에 그치는지 아울러 추천한 금융상품
  의 적합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지 등 스스로 점검하고 판
  매할 것을 요구
● 투자상품에 대한 조언을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보수, 수수료, 금전적·비금
  전적 혜택을 받는 것이 금지됨
● 직원의 인센티브의 경우 금융소비자의 최선의 이익과 모순되는 방법으로 성과형보수를 제공하거나
  평가를 하는 것은 금지됨
● 적합성원칙 준수와 관련하여 적합성보고서를 최신 업데이트하여 제공 하도록 요구
● 이익상충과 관련하여 투자업자는 이해상충을 식별하고 이를 방지 내지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를 취하도록 요구. 이 경우 확신을 갖고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담보할 수 없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이익상충의 성질, 원인, 당해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강구한 조치들을
  명확하게 개시하도록 함
● 금융감독기관의 상품 개입권 규정

유럽 은행감독기구(EBA)의 Guidelines on Product Oversight and Governance Arrangements
          
for retail banking products

     
● 금융감독기관의 금융상품 개입권 규정
    

3. 영국

2006년 소매금융상품 판매개혁

(Retail Distribution Review)

● 

  기준 강화, 독립자문인지 구분 명시의무 부과, 독립자문인인 경우 포

  괄적이고 공정한 분석에 기초해 다양한 상품을 추천하도록 의무가

  부과
● 아울러 판매자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는 것이 금지됨
● 그러나 이후 자문인의 자격요건 엄격화 및 수수료수입의 감소로 자

  문인수 격감 및 자문의 격차가 부유층과 일반인간에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보고서 발표
● 2016년 영국 금융감독기관인 FCA는 투자자문의 정의 재정립, 자문인

  자격요건 완화 및 직장을 통한 자문서비스 제공시 고용주에게 세공

  제 혜택 강화 등 자문서비스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정비

  하는데 주력함

영국의 경우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자문을 하는 경우 자문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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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개인퇴직계정(IRA)에 관한 수탁자책임 강화 추진

● 

  대해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수탁자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개정 최종

  안 발표
● 그 내용은 금융회사가 IRA가입자에게 투자조언을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

  으로 투자자와 최대이익계약(Best Interest Contract)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계약에서 금융회사가 수탁자임을 명시하고 공정하게 행위하여야 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을 명시
● 공정하게 행위하여야 하는 기준에는 고객의 최대이익이 되는 투자조언을

  할 것, 판매수수료등 보수가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일 것, 거래, 보수,

  이익상반등의 개시가 오인하지 않도록 제공될 것 등이 포함
● 아울러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투자자에게 최선의 이익기준, 중대한 이익

  상반등 대해 설명하고 개시하도록 함
● 금융회사는 또한 이러한 공정한 행위기준이 준수되도록 절차와 성과평

  가등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수수료등이 거래별이 아닌 자산잔고 등에 비례하는 경우에는 최대이익

  계약의 체결은 불필요하다고 규정

2016년 미국 노동성은 ERISA법에 근거하여 IRA를 취급하는 증권회사에

● 

  자산관리, 운용 등을 하는 모든 금융회사가 투자사슬관계(investment

  chain)에서 각각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고객중심의 사업운영을 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제시
●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지금까지 금융상품을 이해하기 쉽게 하는 조치

  및 이익상충관리체제의 정비등을 목적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 왔지만 이

  는 최저기준을 제시한데 불과하고 금융기관들의 형식적·획일적 대응만

  조장해 왔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
● 금융회사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바람직한 관행을 지향하여 고객중심의 양

  질의 금융상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경쟁하게 하고 고객으로부터 선택받

  게 하는 메커니즘 확립이 바람직하다고 제시
● 이러한 점에서 FSA는 고객중심의 업무운영에 관한 원칙(총 7개의 원칙)을

  제정하고 이에 대해 금융회사가 준수하는지를 공표하게 함
● 특히 동원칙에서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추구할 것을 명시한 것이 특징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위해서는 금융상품의 판매, 조언, 상품개발,

5. 일본

2017. 3. 금융청(FSA)의 수탁자책임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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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사점

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행동할 의무(이른바“수탁자책임”) 부과

수탁자책임은 판매전, 판매시, 판매후 등 전단계에 요구

● cf. 자본시장법상 기관투자자에게 요구되는 수탁자책임

● 

          확정, 타겟 구매자와 시장에 적합하게 금융상품이 만들어졌

          는지 테스트, 사전에 예정한 대로 판매되는지 모니터링, 피

          해발생시 사후구제, 판매채널 법규준수 감독 등에 관한 절

          차와 매뉴얼 작성)
● 판매시 : 적합성판단과 설명의무, 금융소비자와의 정보비대칭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알기쉽게 정보제공, 이해상충 해소 내지 공

          시 등
● 판매후 : 적합성 유지 모니터링, 민원 해소 및 피해구제 등

판매전 : 금융상품 지배구조 규율(상품 타겟 구매자확정, 타겟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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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금융관행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1. 금융소비자 행정의 정책비젼 명확화

정책목표로서 금융소비자 지향 명시

금융소비자 지향 개념 명확화 필요

금융소비자 지향 담보장치 확보

● 
● 산발적이고 개별적인 행위 및 법규 준수라는 최저기준제시는 지양
● 금융회사 임직원의 행동과 기업문화를 변화시키는 지향성을 제시하

  는 것이 바람직

금융소비자 지향성에 대하여 다양하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

● 금융회사별 금융소비자 지향을 위한 정책 책정 및 공개 의무화

Cf. 현재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모범규준을 마련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및 전담부서 설치 및 금융상품개발·판매·판매

이후 모두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도록 요구

금융소비자의 권익침해 발생시 CCO가 대표이사에 지체없이 보고

금융감독원이 매년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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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015년『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제도』도입

   -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 선택에 유용한 정보 제공

   - 금융회사는 자율적으로 취약점을 개선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도록 유도

<참고>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항목 -계속

세부 평가기준구 분 평가부문

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

비

계

량

평

가

6

- 

  적정성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 업무 및 권한의

  적정성

-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운영의 적정성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규정화 여부

-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전담자 인력 구성의

  적정성

-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전담자 인사 및

  보상의 적정성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의 적정성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직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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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항목 -계속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항목 -계속

세부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구 분

구 분

평가부문

평가부문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비

계

량

평

가

비

계

량

평

가

7

8

- 상품개발 관련 사전협의 프로세스의

  적정성

- 상품개발 관련 내부준칙 운영의 적정성

- 금융소비자 의견 반영 프로세스 운영의

  적정성

- 상품판매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

  마련 여부

- 상품판매 프로세스 구축 여부

- 상품판매 프로세스 운영의 적정성

-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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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항목 -계속

세부 평가기준구 분 평가부문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소비자정보 공시

비

계

량

평

가

9

10

- 효율적인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 민원업무 관련 규정 및 매뉴얼 마련 여부

- 민원관리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 민원을 통한 제도개선 시스템 구축 여부

- 소비자정보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 소비자정보 제공이 적정한지 여부

2. 수탁자책임의 부과

모든 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행동할 의무(이른바“수탁자책임”)  부과

금융상품 전체 사이클(판매전-판매시-판매후)에서

수탁자책임이 작동하도록 금융회사 행위기준 설정

내지 인센티브 제공

● 

  의무+충실의무) 부과
● 강행규정화 v. Principles

    다만, 어느 방안이 효과적·효율적인지는 법제정합성 등 상세검토

    가 요구

참고: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이른바 수탁자책임(주의

● 
● 판매시 : 적합성판단과 설명의무, 금융소비자와의 정보비대칭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알기쉽게 정보제공, 이해상충 해소 내지 공시 등
● 판매후 : 적합성 유지 모니터링, 민원 해소 및 피해구제 효율화등 을

          직원성과와 연계

판매전 : 금융상품의 지배구조 규율 및 준수 책임자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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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우선시키는 금융회사간
   경쟁문화 유도

금융소비자 이익극대화 정책에 대한 회사 최고책임자의

의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소비자 정보 개발 및 정보 제공

정보의 공개 증대 뿐만 아니라 정보의 질 개선과 접근성

강화 필수

● 

  개선의지에 대한 표명 공시 내지
● 금융소비자보호 미비사항(예:보호실태 미흡항목)에 대해 대표이사의

  입장과 개선노력 피력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들 정보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을 높이는데도 기여함

예컨대 금융소비자보호실태에 대한 최고책임자인 대표이사의 의견과

● 

  는 비교정보 및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정보간의 연계가 미흡 - 금융

  소송과 금융사고현황은 금융감독원업무자료 공시섹션에 있는 반면,

  금융회사 제재정보는 검사-제재섹션에서 제시되어 유기적인 정보제

  공이 되지 않음
● (예2) 예컨대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해소할 수 없어 그 사실을 개시

  하는 경우 단순히 이해상충 발생가능성만 제시하기보다는 그 의미와

  효과를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

(예1)현재 제공되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정보와 자율규제기관이 제공하

감사합니다. 


